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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석탄하겠다던 국민연금, 석탄 투자 오히려 늘어 

2022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 국민연금 석탄 투자 규모, 전 세계 연기금 중 3위 

조속히 구체적 기준 마련해 탈석탄 정책 마련하지 않으면 기후 리스크 커져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약 

1조 6700억원(약 1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비영리단체 우르게발트, 프랑스의 리클레

임 파이낸스, 350.org 일본과 25개 NGO가 함께 발표한 2022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약 15조 4500억원(128억 9400만 달러)으로, 회사채

에 약 9조 6000억원(80억 1300만 달러), 그리고 주식투자에 약 5조 8500억원(48억 8100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 세계 연기금 중 일본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국부펀드에 이어 세 번째

로 큰 규모로, 국제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후 리스크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는 2017년 처음 발표돼 매년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공개된다. 올해 리스트에

는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운영·건설하는 회사, 석탄 광산, 석탄 발전 등 관련 인프라 산업으로부터 전

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전 세계 1032개 기업과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들의 투자 내역

이 담겼다. 국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7개 기업이 석탄 기업 리스트에 

올랐으며, 모든 데이터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조사됐다.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름을 올린 84개 기업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국내 기업들이

다. 국민연금의 전체 석탄 투자액 중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에만 투자된 금액이 각각 약 8조 3700

억원(69억 9355만 달러)과 약 3조 7200억원(31억 897만 달러)이다. 이는 석탄 투자 포트폴리오의 

78% 이상을 차지한다.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원인을 두고 국민연금이 명확한 탈석탄 정책

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

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만 수립했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탈석탄 투자 기준을 세우

지 않았다. 포괄적인 석탄 배제기준과 함께 나아가 탈화석연료 정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투자가 대부분 채권과 주식투자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고

려한다면, PF 투자에만 국한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탈석탄 기준은 우르게발트 권고에 따른 것으로, 3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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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우르게발트는 먼저 석탄 사업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단지 석탄화력발

전뿐만 아니라 석탄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석탄 사업'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석탄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석탄사업의 비중, 규모, 확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

는다. 마지막으로 석탄에 대한 투자 배제 범위에 관련해,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PF뿐 아니라 

주식과 사채를 포함한 일체의 금융 상품 제공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이 대

표적인 사례다. 

 

기후솔루션 한수연 연구원은 “네덜란드 연기금 APG,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 네스트 등 해외 연기

금들은 한국전력을 기후위기를 악화하는 대표적인 석탄 기업으로 규정하고 한전에 대해 명시적으로 

투자 배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핵심 

투자 기준이라고 밝힌 만큼, 기후변화를 악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는 석탄 산업과 석탄 기업들

에 대한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클레임 파이낸스의 정책 분석가 얀 루블은 “금융권의 탄소중립 물결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나온 금융권의 야심 찬 기후 성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여전히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루블은 “석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탈석탄 

정책을 채택해 1.5°C 목표에 맞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탈석탄 투자를 했음에도 석탄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선 현재 

작업 중인 국민연금의 탈석탄 실행방안에 포괄적인 석탄배제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탈석탄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그 규모에 맞는 책임투자를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했다. 

 

• 참고자료 

-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 항목 등 상세 자료 

- 국내 금융기관(국민연금 포함) 및 석탄 기업 분류 자료(첨부파일)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r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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